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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핵연료주기시설과 연구용원자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검사업무 관련 법령의 실제

적용시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사업허가기준, 허가변경

절차, 검사형태, 검사 합격기준, 검사시기, 해체 등에 관한 법령을 규제측면에서 이행한 경험

을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법령 및 이행체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Problem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tomic Energy Laws and subsidiary Enforcement
Decree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the licensing and inspection of research reactors and fuel cycle
facilities, have been examined and the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re presented, reflecting experienc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from the regulators. The major areas of improvements are
concerns attached documents to the application form, requirements of permit, procedures for the change
of permit, types of inspection, requirement for the inspection, timing of inspection, decommissioning.
Further efforts for the provision of draft resolutions and discussion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s and
experts are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the regulat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system .

1. 서 론

국내 비원전분야의 원자력시설로서는 핵연료 정련,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처리 등 핵연

료주기시설(이하 핵주기시설 )과 연구용 원자로(이하 연구로 ) 등이 있다. 핵연료주기시설에

는 각각 발전용 원자로( 발전로 )와 연구로의 핵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연구

용원자로연료 가공시설, 해체 신청된 우라늄변환시설 등의 선행 핵주기시설들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등 후행 핵주기시설이 있으며, 정련시설은 1995년에 해체되었다. 연구로에는 하나로

와 경희대 교육용 원자로 등 가동중인 원자로 외에 해체 중인 연구로 1호기(TRIGA Mark-II)

와 2호기(TRIGA Mark-III)가 있다. 주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동된 이 시설들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신규 설비가 추가되거나 노후 시설이 해체되는 사업 외에도 운영중의 설계 및 절

차의 변경 및 각종 법정 규제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빈발하고 있다.

연구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로시설 )에 관한 인허가 및 검사업무에 대한 법령 체계[1]



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발전로시설 )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핵주기시설도 대

체로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발전로에 비해 실제 적용시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

완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자로시설과 특성이 현저하게 다른 핵주기

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로를 직접 수입함으로써 도입국들의 선진 규제요건을 대체로 준용할 수

있는 발전로 분야와 달리, 법령을 뒷받침해 주는 세부 규제요건들이 성문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설계 및 공사방법 설명서 등의 인허가 첨부서류 체제에 근거한 핵주기시설의 법적 심

검사 요건은 안전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며, 핵주기시설의 변

경허가와 그에 따른 시설검사 수행, 정기검사 주기 및 핵연료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현

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주기시설 규제체제의 발전이 비교적 느린 원인은 전체 원자력 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

와 시설이 공공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 등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후행 핵주기 공정

을 국가 정책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국내 핵주기 관련 산업이 주로 핵연료 가공사업 등 선행핵

주기 일부로 제한됨으로써 발전로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것으로 인식되는

점과, 규모면에서 발전로 분야에 비해 작고 많은 시설이 연구용이기 때문에 원자력산업이 급

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와 해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쳐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1999년 일본의 JCO (전 Japan Nuclear Fuel Conversion Company) Tokai 공장에

서 발생한 임계사고는 핵주기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사고가 원

자력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감할 수 있게 하였다. OECD/ NEA에서도 핵주기시설

등의 규제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에 주목하여 회원국들의 규제관행을 조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한편 연구로에 대해서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노후한 원자로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IAEA에서는 연구로의 안전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2000년 44

차 정기총회 결의안에 따라 이를 국제적으로 안전준칙(Code of Conduct)화하는 노력이 결실

을 맺어 가고 있다.[5] 그러므로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제요건의 이행방안을 법적, 제도적, 기술

적 측면 등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비원전분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정

량화하고 규제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와 체제개선을 추진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핵주기시설 및 연구로 관련 시설

의 심 검사업무에 관련된 법령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 심 검사제도의 개선 고려사항

2.1. 허가(지정)신청서 첨부서류

연구로시설의 건설 운영허가를 위한 첨부서류는 원자력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

증계획서 (열출력 10 KW 미만 연구용, 교육용 원자로 제외) 및 기타로서 발전로시설과 대부

분 동일하나 방사선비상계획서가 누락되어 있다. 원자력법 제43조 및 법 시행령 제125조, 제145

조 등에 따른 핵주기시설의 사업 허가 또는 지정을 위한 첨부서류도 연구로 등 원자로시설과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상이한 내용은 운영기술지침서 대신 안전관리규정, 안전성분석

보고서와 대비되는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 건설 및 운전 대신 사업의 운영에 관



한 품질보증계획서만 요구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핵주기사업허가 신청서류는 위 4건 외에도

법 시행규칙 제37조 등에서 사업계획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설

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등 5건이 추가되나, 실제로는 많은 내용이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와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연구로와 핵주기시설에 대해 요구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서는 방사선환경영

향평가 결과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는 한 효율적인 방사선비상대응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핵주기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은 운영기술지침서와 마찬가

지로 좀더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서도 운영단계뿐만 아니라 건

설 단계에 대해서도 작성되어 구조, 설비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는 관련 기술을 상세히 언급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

나 시설 안전과 공정 운영의 구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문서는 현행법에 따라 이후 검사

합격기준 등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시설 안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활동을 초

래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 원자로시설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했던 것처럼 시설의 안전

성을 위주로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핵

주기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에 관한 규정이었던

과기부고시 제86-8호가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세부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2.2. 사업허가기준

원자력법 제44조에 규정된 핵주기시설에 대한 사업허가 또는 지정기준은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 등의 원자로시설에 관한 건설 운영허가기준과 유사하나, 원자력 이용의 계획적 수

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준 적합에 대해서는 기술되지 않

았다. 또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은 고려되나 원자로와 같은 운영 기술능력

확보를 요구하는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상업용 가공시설을

포함하여 핵주기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기술능력 확보를 요구하는 기술기준(과학기술부령 제

31호: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 적용과 건설단계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준 적

용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기부령 제31호의 핵주기시설 등의 위치 구조 설비 성능 운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외적 요인, 화재방호, 방사선방호 및 방사선관리, 방사성폐기물처리 및 저장, 연

료저장설비의 임계안전성과 연료의 용융방지 및 방사선차폐, 연료 등 취급장비, 비상전원, 재

료 및 구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내 외부 사건에 의한 임

계 및 방사선 안전성, 화재방호가 초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 제44조의 제3호 및 제4호의 기

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가첨부서류의 기술적 내용은 위 기술기준의 관점에서 적합함을 보이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2.1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안전성분석보고서 체제를 갖

춘다면 현행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적절한 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경우 핵연료 제조 등 사업 수행의 기술적 능력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7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에 별도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3. 허가(지정) 변경 절차

원자력법 제33조, 원자력법 제43조 등에 규정된 핵주기시설과 연구로시설 등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절차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변환 및 가공사

업의 변경허가는 법 시행령 제128조에 의하여 시설검사를 받도록 연계되어 있어 이를 요구하

고 있지 않은 타 시설과 다르다. 이 조항에 따라 비안전 등급일지라도 시설검사를 수행해야



함으로써 운영단계에서 많은 검사 행위가 요구됨에 따라 불균형적인 인력투입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공사업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은 성명 주소,

사업소 명칭, 품질보증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 기재사항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최종안전정분석

보고서 중 사고분석, 기술지침을 제외한 사항 등 비교적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원자로시

설에 비해 현저하게 제한되며, 따라서 실제 변경신청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는 경우

가 희소하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범위를 좀더 넓히고 시설검사 대상을 안전에 중요한 신규

설비의 추가나 설계변경에 국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4. 검사형태

원자력법 제45조 관련 시행령들은 핵주기시설의 각종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정련,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검사는 타 시설의 사용전검사와 합격기준 등과 관련 요건은 유사하나

다른 명칭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2.3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운영단계에서 변경허가

시마다 수행되는 검사도 포함된다. 그밖에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사용후처리사업자에 대한

사용전검사, 해체상황의 확인 점검은 원자력법 제16조와 제23조의2 등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검사들과 동일한 의미로 수행되고 있다.

연구로와 핵주기시설에 대해서는 발전로와 달리 수시검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

검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특별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핵주기시설의 시설검사 신청시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만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32조의 정기검사 첨부서류와 같이 검사대상의 내용

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검사 첨부서류 중 검사수행절차서는 수검자의 입장을 반영한

명칭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2.5. 검사 합격기준

현재 핵주기시설의 시설검사 및 정기검사 등 검사 합격기준은 원자력법 제45조, 시행령

제128조, 제142조 등에 따라 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시설의 성능이 시설(사용전)검사 합격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원자로시설과 유사하나 운영기술능력에 대하

여 확인하는 사항이 제외되어 있는 점에서 다르다. 원자로시설 정기검사에서도 운영기술능력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으나 과기부령 제31호에 따라 성능 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운영자의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운영절차서, 인적 요소의 관리, 운

전경험의 반영 등에 대한 점검으로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핵주기시설의 검사 합격

기준에 첨가하여 검사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연료 가공시설에 대하여 원자로 장전시 핵연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1989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가 1999년 삭제되었던 법 시행령 제142조의 핵연료검사 관련 규정을 부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검사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러한 별도의 규제검사를 부활시

키기 보다,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법 제44조의 사업허가 지정기준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

적 능력과 관련하여 핵연료 제작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인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

으로서 검사대상에 핵연료 제작공정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은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

는 성능 유지에 관한 것이나, 현재에도 관행적으로 정기검사 범위에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과 같은 사업허가서류와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시설 및 공정설비들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핵연료 제작 능력에 대한 검사범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연료검사 규



정의 필요성을 확증하기 의해서는 핵연료 제작상의 결함 발생률과 규제검사의 효율성에 대한 평

가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핵주기시설에 대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시행규칙에 명

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검사시기

연구로의 정기검사주기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24개월 이내이나 핵주기시설의

정기검사주기는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44조에 따라 매년 1회이다. 그동안 연구시설인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주기를 연장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핵연료 가공시설에

대하여도 시설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는 전제하에 사업자의 규제부담 저감 및 규제자원의 효율

적 분배 측면에서, 사업개시 초기에 시설의 성능과 운영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정기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수행되

는 또다른 규제검사인 품질보증검사의 주기와 연계하여 상호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로나 핵주기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시검사가 없고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외국

의 경우에도 검사주기가 오히려 짧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 2.2절과 연계하여 검사주기보다 검사내

용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4]

또한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핵연료가공시설에 대한 시설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검사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검사기관의 검사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기

간을 확보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소한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검

사를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해체

원자력법 제31조 및 제55조에 따른 연구로와 핵주기시설의 해체에 관해서는 과기부고시

제2001-47호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세부요건 과 같은 품질보증계획

적용 세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발전로에 대비

한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 규정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체상황 확인 점검 시기 또는 주기, 점검 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요건 설정의 필요성에 대

해서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2.8. 기타

IAEA에서 2002년 5월, 12월 두차례 전문가회의를 거쳐 마련한 연구로 안전성에 관한 행위

준칙안[5]의 최종 확정을 대비하여 이 안에 포함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

정부에서 2002년 2월 연구로 등 안전규제 제도개선방안의 파악을 요청함에 따라 원자력안

전기술원은 그동안의 연구로, 핵주기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I폐기시설 관련 규제경험을 반

영하여 원자력법령 개선방안을 2002년 6월 제출하였고[2], 정부에서는 2003년 1월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안[3]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과거 제출한 제도

개선(안)을 보완하여 과기부에 추가 제출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IAEA

등의 규제요건도 비교 평가하고 가능한대로 비원전 시설의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갖고자 한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국내 핵주기시설 및 연구로 관계시설의 안전심 검사 업무에 관련된 법령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규제경험을 반영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허가기준 등 7개

범주에 대하여 인허가 첨부서류 체계, 핵주기시설의 변경허가와 그에 따른 시설검사 규정, 정

기검사 주기, 핵연료검사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여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검토를 충분히

거쳐 법령 제도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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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규제검사 현황

회원국 프랑스 미국 일본 캐나다

시설명 (갯수)
SICN , F BF C Rom an s ,
COGEMA M elox and
COGEMA - CF CA (4)

LEU / HEU (7)
MNF , GNF - J ,

NRI (T okai,
Kum atori) (4)

2

규제기관 보고 년 2회 Yes No Yes (분기/연)

INES 보고 Yes 연간 Yes No

검사 프로그램 Yes 17
시설 (연간)
안전 (분기별)

분기별

(5년간 허가)

연간

시설별

검사

횟수

발표 9 1 4

미발표 1 0 0

특별 0 4 2

총 10 17 5 6

연간 평균 검사원수

(m an day )/ yr/시설
20 47∼96 72 10

전문가 추가 투입

(m anday )/ yr ./시설
10 18

연간

평균

검사

횟수

(topic
당)

가동중 10 2

시설검사: 가동
중, 정지, 외부
위험도, 안전현
안, 방사선 방
호 및 환경

안전검사: 모든
항목 수행

전체

정지중 0 1

비상계획 2 1

외부 위해도 4 (4) 1 1

안전성 문제 5 (2) 3.5

방사선 방호 1 1 2

환경 5 2 2

운영조직 4 1

사고 보고 1 0

기타 0 0 1

총 10 17 6

주기적안전성 평가 연간 평가(2000년 개시)
연간 또는 격년

성능 검토
Yes No

정기적 피규제자

관리
연간 Yes

기타
안전교육에 대한

검사 강조

검사주기는 사

업자 활동의 위

험도와 검사자

원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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